
201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회의는 기존의 적정주택, 슬럼개선, 주거권 등 

주택 중심의 논의로부터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해비

타트 III 새로운 도시 의제에 의거하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 부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통합적 계획, 포용성, 

부담 가능성, 적정한 주택, 슬럼 주거지 개선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지목한 다섯 가지 주택정책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해비타트 III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양적·질적인 문제와 슬럼주거지 개선, 정책적·제도적 틀 구비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주택의 적정성과 슬럼주거지 

개선은 눈에 띄는 성과이며 이를 위해 통합적 계획, 포용적 주택정책, 부담 가능

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강

화된 통합적 주택정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확대, 포

용성이 강화된 정책적 노력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책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지속 등이 향후 우리의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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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정주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국제개발 목표 및 담론이 최

근 새로운 의제가 설정되면서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15년을 

기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변화

했고, 2016년에는 해비타트 III의 개최를 통해 인간정주 공간 개선의 새

로운 방향과 노력을 합의했다.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는 유엔(UN)에서 

2000년 새천년 도래를 기점으로 발표된 개발의제로써, 지구촌 빈곤퇴치

와 저개발국가의 의료, 위생 부문 개선에 주안점을 둔,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를 강조했다. 이에 비해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저개발국뿐 아

니라 선진국도 주요한 고려 대상으로 포괄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발표되어 2016년부터 발효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에서는 포용

성, 보편성, 평등과 같은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목표11은 ‘지속가

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목표가 도시 

및 주택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16년 10월 개최된 해비타트 III 회의1)에서는 인간정주 체계를 개선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목소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었

다. 해비타트 III 회의는 20년에 한 번 개최되는 UN 국제회의로써, 인간

정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으며, 채택되는 결과물이 향

후 회원국의 도시정책 및 주택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현재 주택과 관련된 분야에서 향후 15～20년의 개발의제에 

1) 해비타트 III의 공식명칭은 주택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이

며, 본고에서는 이를 해비타트 III로 약칭하기로 한다. 또한 앞서 개최된 국제회

의도 같은 맥락에서 해비타트 I, 해비타트 II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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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

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성찰이 필

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해비타트 III에서 논의된 주택정책의 주

요 부문을 고려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평가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관

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시대별, 정권별

로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언하는 연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왔다. 또한 각 주택

정책의 세부적인 프로그램별로 효과성, 형평성 등을 평가하는 연구도 쉽

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고찰이나 비평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국외에서는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주장하는 도시에 대한 권

리 측면에서 주택의 성과를 검토하는 시도가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도시정책, 그리고 주택정책을 고찰하려

는 노력이고,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렌즈를 통해 주택

을 살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Aalbers & Gibb, 2014; Rolnik, 

2014; Kadi & Ronald, 2014).

현재 논의되는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의제와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담론의 대상은 단지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담론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향후 도시 및 주

택분야 정책방향에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될 것이다. 새로운 국제적 시대적 변화의 시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과거 우리의 주택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과거 한국이 개발 원조의 수혜

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한 유일한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면서 한국의 경

험을 공유하려는 요청과 벤치마킹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이는 고속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시대적 이점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

다. 이제 저성장과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소득불평등이라는 전대미문

의 변화 속에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



유엔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의 기조에 비추어 본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43

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은 주택정책 연구자의 입장에서 해비타트 III

의 기조에 비추어 본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탐색하려 한다. 우선, 

해비타트 III에서 추구하는 주택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주

택정책이 지난 시기에 달성한 내용이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해 해비타트 III에서 지향하

는 주택정책의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를 논의하

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이런 질문에 대한 배경 지식 차원에서, 먼저 

지난 해비타트 회의(I, II, III)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해비타트 

회의에서 주택 부문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변화를 검토한다. 그리고 현

재 해비타트 III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주요 부문을 추출한 

뒤, 해당 부문별 의미와 이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과를 분

석한다. 끝으로 이를 통한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마무

리한다.

2. 유엔 해비타트 III와 주택

1) 유엔 해비타트 회의의 전개과정 

인간정주에 관한 최초의 유엔 회의는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

되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인간정주에 관한 두 번째 유엔 회의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되고 여기에서 이스탄불 선언이 채택된다. 이 두 번째 

회의를 약칭해서 해비타트 II2)라고 부른다. 20년에 한 번 개최된 회의와 

채택된 선언문의 실행에 대한 강제성과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2) 해비타트 I이 개최될 당시에 이 회의가 해비타트 I로 명명된 것은 아니면 추후 

해비타트 II가 개최되면서 앞선 회의가 I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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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1976년 해비타트 I 회의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간정주 체계

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정부,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의 인식이 고조되는 

시기에 개최되었다.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도시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인

식하지는 못했으나, 역사상 유래 없는 도농인구 이동을 겪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비타트 I은 주거와 도시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의 의제라는 인식을 시작

한 것에 의의가 있다. 회의 결과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Adequate shelter 

for all)라는 주제하에 인간정주에 관한 밴쿠버 선언이 채택되고 이를 위

한 밴쿠버 실천계획이 만들어졌다(http://citiscope.org; http://www.un.org 참조).

해비타트 I 이후 20년 뒤인 1996년에는 이스탄불 터키에서 해비타트

II가 개최되었으며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이 채택되었다. 해비

타트 I 당시 전 세계 도시화율은 37.9%였으나 해비타트 II 개최 당시에는 

45.1%로 상승했다. 이때는 해비타트 I에서 논의된 모두를 위한 적정주거 

이외에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 in an urban-

izing world)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해비타트 II를 통해 얻은 주요한 결과

로는 도시가 전 세계적 성장의 주요한 동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도

시화가 성장의 기회이고, 지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 참

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20년이 경과한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해비타트 III

에서는 적정주거와 지속가능성 이외에도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라

는 좀 더 확대된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20년 전에 비해 도시화율은 

54.5%로 증가했고 향후 2050년까지는 도시 거주민이 현재의 두 배 수준

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UN-Habitat, 2016a). 도시화의 문제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해비타트

III에서는 주택의 이슈에서 확대된 도시차원의 이슈를 제기하고,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채택을 요청했다. 해비타트 I에서 주장된 

것이 적정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중요성이라면 해비타트 II에서는 주

거권(housing right), 해비타트 III에서는 도시권(right to the city)으로 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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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해비타트 III를 개최하기 전 이미 수차례의 사전 준비 모임과 

회의를 거쳐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2014년 9월 뉴욕에서 제

1차 사전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가 개최되었고, 이듬해인 2015

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2차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일련의 준비 모임을 통

해 참여의 중요성, 파트너십 강조,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공감대와 인

지도 상승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정부, 도시 차원의 캠페인과 참여가 독려되었다. 그 후 해비타트

III와 관련된 분야의 쟁점보고서(issue papers)가 22개 부문에 걸쳐 작성된

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회의와 온라인상의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이 수렴된다. 그리

고 22개 분야에 망라된 쟁점보고서가 10개의 정책단위로 결집되고, 지역

별, 부문별, 분야별 전문가와 고위 정책결정가들 등의 모임과 회의를 통

해 마지막 결과로 초안(zero draft)이라는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 의제의 

초기문건이 작성된다. 2016년 7월 이 초안에 대한 논의와 후속 논의를 

거쳐 10월 키토에서 최종 문건에 합의하기에 이른다(www.un.org; www.ha-

bitat3.org 참고). 

2) 유엔 해비타트 회의에서 주택의 위상 변화

유엔 해비타트 회의 전개과정을 통해 주택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

면, 해비타트 I이 시작될 당시에는 슬럼을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 비공식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당면과제였다. 주택이 기본 인권으로써 매우 중

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언문 채택 과정이 정치적으로 진

행되면서 국가별 실행안으로 발전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실천력을 담

보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보인다. 

해비타트 II에서의 주택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스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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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하는 

적정한 주택을 모든 이에게(adequate shelter for all)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특히 주거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

행을 개발도상국 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때부터 주택 이외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이 함께 중요하게 대두된다

(UN-Habitat, 2006).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사회에서 1992년 리우 환경발전

회의 이후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1996년에 개최된 해비타트 II에서도 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이를 둘러싼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까지 관심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비타트 II에까지는 주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핵심 쟁점 사

안이었다. 특히 해비타트 II는 주거권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철거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국제

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마련된 최저주거기준 설정 논의 

및 제정,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적 고려와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주거권 등은 해비타트 II가 이룬 가장 큰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해비타트 III로 넘어오면서 주택의 무게는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한다. 

도시라는 큰 틀 속에서 하나의 요소로 주택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새

로운 도시의제라는 타이틀에서도 드러나듯이 해비타트 III의 중심점은 

도시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과 관련

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도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

서 만들어진 유엔의 새년천개발목표가 유효성이 다하면서 새로이 제정

된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다. 총 17개의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 발

전목표 중 11번째 목표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조성이며 이를 실

현하기 위한 내용이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의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고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주택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도

시 및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된 것이다. 물론 새로운 도시의제를 통해서 주택을 중심에 놓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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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도시라는 틀 속에서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성 

등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주택 부문이 자리 잡고 있다는 변화를 인식

해야 한다. 또한 이는 달리 생각해보면, 주택의 문제를 단순히 거주공간

의 문제로 인식하던 단선적 사고틀과 공급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 

도시 내 입지, 공간배치, 교통, 인프라, 접근성 등을 고려한 다차원의 종

합적이고 유기적인 측면에서의 주택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해비타트 회의의 전개과정에서 주택 부문의 

중심적 역할은 상대적으로 전에 비해 하락했으나, 주거지를 구성하는 다

른 요인과의 관계성을 중시함으로써 주택정책의 종합적인 접근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와 주택정책의 관계

새로운 도시의제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아

래와 같다. 해비타트 III에서는 새로운 도시의제와 주택정책의 상호 연결

성을 다섯 가지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결합성 측면에서 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소요, 난민의 통합, 안전 보장에 대응하는 데 중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도시 정책틀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부

가 충분한 재원을 동원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주택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간의 협업과 시민사회 및 주택

건설업자와 공조해서 저렴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공간개발과 주택의 연관성이다. 토지의 개발, 용적률 규제, 대지

면적 규제 등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규제 및 제도가 저렴한 주택공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도시 내부의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도시외연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에서 보듯이 주택문제가 도시 개발의 공간적 차원

에 깊이 연관된다. 네 번째 도시경제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해 건설부문 고용을 창출하고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리고 다양한 주택 프로그램이 근린 재생과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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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도시 정책틀

공간 개발

도시경제

도시생태

․주택과 사회통합의 긴밀한 연계가 저소득층 주택소요 대응, 난

민통합, 안전보장에 중요

․책임감, 재원 마련을 통해 주택서비스 제공 필수

․정부, 민간, 개발자 간의 협업으로 저렴주택 공급

․토지공급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저렴주택 공급 확대

․도시 내 주택공급으로 도시 확산 방지에 기여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통해 건설부문 고용 증진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 기여

․건축물 규제 등을 통한 주택의 취약성 제어

․중밀, 고밀 주거지 개발로 교통비용 및 공기오염 저감

자료: UN-Habitat, 2016a: 6.

<그림 1> 새로운 도시의제와 주택정책의 연계성

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 생태 측면에서의 회복력을 증진시

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건축 규제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 주택의 생태

적 적합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밀도 및 고밀도 주택을 건설해 

교통비용과 공기오염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도시생태에 주택 부문이 기

여하게 된다(UN-Habitat, 2016a). 이렇게 주택 부문의 이슈가 단순한 주택

의 물리적인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닌 새로운 도시의제의 전 영역에 걸

쳐 있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해비타트 III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심각하게 남아 있는 다양한 주택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을 요청하고 있

다. “모든 이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지불 가능한 주택을(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for all)”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과

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는 통합적 주택정책, 포용적 주택접근, 지불가능 

주택공급, 적절한 주택, 불량주거지 개선이다. 물론 이 다섯 가지 기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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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배타적이거나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밀

접한 연계성 속에서 상호 연결되고 일부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각 영역별로 독특한 의미와 특징이 존재하며 주택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주택

분야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 각 영역별 의미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

에 부합하는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한다. 

3. 해비타트 III 기조에 비추어 본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

1) 통합적 주택 정책틀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택정책에서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housing framework)이다. 

통합적인 주택정책은 주택 계획이 단순한 주택 몇 호의 물리적 공급을 

위한 건축계획이 아닌, 국가의 부문투자 계획과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도시계획 속에 주택계획이 자리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

통, 인프라, 토지 이용과 같은 부문계획 수립시 주택을 고려하지 않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증거가 충분히 많으며, 그 결과 도시 확산

과 주거지 분리가 나타난다. 중남미 많은 국가의 경우, 교통 및 인프라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주거지 개발 때문에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경험하

고 있다(Ward et al, 2015; Bredenoord et al, 2014).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주택계

획이 도시 내부에 슬럼이 발생시키지만 도시 내로 진입하지 못한 저소득

층이 도시외곽에 슬럼을 형성하는 경우도 목격된다. 슬럼 지역이 물리적

으로 도시 기능과 단절되고 고립되면 거주민들은 장시간의 출퇴근을 감

내해야 하고 교통비용의 과다지출이 불가피하다.3)

우리나라의 주택계획은 경제개발 초기에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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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이 최우선인 사회에서 주택 부문

은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되었다. 1980년대 말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택계획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

각한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신도시 건설과 

대량주택공급계획이 도입되었는데, 이때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적 

차원으로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택단지만이 아니라 교통 및 

인프라 건설과 공급이 함께 고려되었다. 물론, 인프라의 사전적 공급 이

후에 주택이 입주하는 이상적인 개발 과정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새로운 도시의 건설에서 그 비

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성공적인 측면은 주택

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연간계획을 통해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춘 점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금의 마련과 연간 운용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공공부문의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설립과 운용, 법적 지원체계 구축 등은 통합적 주택정책 측면에

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2) 포용적 주택

두 번째는 포용적 주택(inclusive housing) 접근법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공평한 주택정책을 요구한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

회적 특수계층(이주자, 장애인, 노인, 성적 소수자, 등)은 여전히 주택 접근성

3) 멕시코의 경우,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완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했으나 저렴한 택지를 얻을 수 있는 도시외곽에 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가 문제가 발생했다. 총 주택재고의 1/7인 14.2%의 공가율을 보이고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15). 이는 도시외곽 주택 건설의 

대표적인 폐해이며, 인프라 공급이 수반되지 못해서 발생한 전형적인 도시확산 

사례다. 결국 저소득층은 일자리가 있는 도심 내 비공식주거나 슬럼에 거주하게 

되고 외곽에는 공가가 남는 왜곡된 주택상황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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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다. 취약계층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사회적·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의 소

득 수준 때문에 민간주택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거주하기 어렵고, 사

회적으로 차별받아 일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이 낮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제(exclusionary zoning)

로 인한 주거지 분리가 지적된다. 즉, 유해한 토지이용에서 주거용도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 분리에 기반을 둔 기존의 조닝 시스템이, 오히

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분리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포용적 지역지구제(inclusionary zoning)가 떠오른

다. 포용적 지역지구제는 전통적인 토지이용 분리를 기반으로 한 지역지

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용도지역지구제로써 다양한 용도를 혼합하자

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혼합 촉진, 고밀개발, 콤팩트 도시를 

지향한다. 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다양한 주택유

형 및 크기를 혼합함으로써 통합적 주거지 개발을 추구하고 이러한 사회

적 혼합을 통해 장소감과 커뮤니티 인식 증진, 주거지역 인식 개선, 사회

적 접촉과 교류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Park, 2010).

우리가 실시해온 포용적 주택정책은 크게 주택점유형태의 혼합과 주

택크기의 혼합을 통한 사회통합 노력으로 나뉜다. 주택의 크기를 혼합하

는 것은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을 정해 일정 비율의 소형 주택을 건설하

도록 할당하는 것이다.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최초로 실시되었으

며, 60m
2 

이하, 85m
2
 이하, 85m

2 
초과로 나누어 세 가지 주택규모의 공

급비율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택지

의 특성(민간택지, 공공택지), 지역적 특성(서울, 수도권, 기타 등), 주택건설

사업의 특성(신규건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되어왔다. 민간택지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분양가

에 대한 규제 상황하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형 주택보다는 대형

주택 건설에 대한 유인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일

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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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전 IMF 이후 현행

-60m2 -85m2 85m2- -60m2 -85m2 85m2- -60m2 -85m2 85m2-

민간

택지

서울 30 45 25 폐지 폐지

경기 20 40 20 1998.1.1 2014.6.13

공공

택지

수도권·

광역시
30 40 30 30 20 50 30 40 30

기타 20 50 30 20 30 50 20 50 30

재개발
전국 - 60 40 - - - 80 20

서울 50 30 20 40 40 20 - - -

재건축 서울 20 40 40 폐지 20 40 40

주거환경개선 100 - 90 10 90 10

자료: 국토교통부(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1> 소형주택 의무비율 변화 내용

배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의 특성별로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

일수록, 주택수요가 높은 수도권·서울 지역일수록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대체로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힘입어 85m
2
 초과 대형주택 건설비율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포용적 주택정책의 다른 유형인 주택 점유형태의 혼합은 임대주택 집

중 건설에 따른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혼

합의 움직임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대규모 단지로 집중 건설됨에 따라 주거지 분리와 낙인

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외관 차별 금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포용적 주택정책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주

택소유 차별문제다. 해비타트 III에서 언급되는 포용적 주택 부문의 주요 

대상으로는 원주민과 난민, 여성, 취약계층 등을 들고 있다. 이중 원주민

과 난민의 차별문제는 여타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고려대

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

는 법적·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법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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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증감률(12∼14)

총 주택소유자 12,033 12,399 12,650 5.1%

남성 소유자 7,048 7,205 7,282 3.3%

여성 소유자 4,985 5,193 5,368 7.7%

여성소유비율(%) 41.4 41.9 42.4 -

자료: 통계청(2015; 2014; 2013)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표 2> 주택소유의 성별 현황

성이 주택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부부 공동

명의나 여성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주택소유나 토지소유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적인 규제로 여성의 부동산 소유나 취득 권리가 제

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최근 주택 소유자의 성별 분

포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 주택 소유자 1265만 명 중 여성이 

536.8만 명으로 총 42.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2년의 498.5만 명, 

41.3%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5; 2014; 2013). 주

택 측면의 포용성을 주택에 대한 소유권 차원에서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소유차별은 개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의 상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법적으로는 남성과 동등하게 규정되

어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법적상속인의 순위에 있어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

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인정된다. 재산상속의 비율에서 

자녀는 아들, 딸, 장남, 차남, 기혼, 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게 

되어 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가산한

다(민법 제1009조).4)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에서는 여성의 부동산 취득과 

4) 이러한 내용은 1990년 민법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 전에는 호주인 아버

지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는 장남은 1.5, 차남 이하 아들과 미혼인 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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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4

총 인구(천 명) 비중(%) 총 인구(천 명) 비중(%)

북 아프리카 12,762 1.48 11,418 1.3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13,134 24.71 200,677 22.78

중남미 113,424 13.15 104,847 11.90

동아시아 206,515 23.94 251,593 28.56

남아시아 200,510 23.25 190,876 21.66

남동 아시아 79,945 9.27 83,528 9.48

서아시아 35,704 4.14 37,550 4.26

오세아니아 575 0.07 591 0.07

개발도상국 합계 862,569 100.00 881,080 100.00

자료: UN-Habitat, 2016a: 43에서 재인용.

<표 3> 지역별 슬럼 거주인구의 변화 및 비중

재산상속이 남성에 비해 공식적으로 차별받는 구조는 아니다. 

3) 지불 가능한 주택

세 번째는 지불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는 2014년 기준 8.8억 명이 슬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역

별로는 동아시아 2.5억, 아프리카 2.1억, 남아시아 1.9억, 중남미 1.0억 명 

이 분포하고 있다. 슬럼은 상수도 접근, 위생시설 접근, 충분한 주거공간, 

주택자재의 내구성, 점유의 안정성 등 기본적인 주거요건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UN-Habitat, 2016a).

주거비 과부담가구 문제는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임차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4년 기준 2130만 가구로 집계되고 있

다. 또한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에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가구

1, 결혼한 딸은 0.25, 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상속시 공식적인 남녀 차별이 존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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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10 2014

주택 수(천 호) 7,357 11,472 17,672 19,429

가구 수(천 가구) 10,167 11,927 17,339 18,773

주택 수/가구 수 비율(%) 72.4 96.2 101.9 102.3*

1천 인당 주택 수 170 249 364 383*

주: *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수치임(국토교통부, 2016).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2015); http://index.go.kr.

<표 4> 양적 주택부족 문제의 완화 양상

는 사상 최대치인 114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차

가구 중 최저소득계층은 절반 이상이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노출된 것으

로 분석되었다(JCHS, 2016). 

지불 가능한 주택은 가구의 점유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띤다. 자가

가구는 주택이 구입할 만한 가격인지 여부의 지불 가능성(affordability) 문

제고,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적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불 

가능한 주택을 위한 정부 정책은 저소득가구에게 임차 또는 자가소유를 

할 수 있는 보조금지원, 정책지원을 위한 재원 및 금융제도, 투기방지 대

책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지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절

대적인 양적 부족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후 주택파괴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

에서 절대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

가된다. 2010년 이후 주택의 재고 수가 가구 수를 초과하면서 주택의 양

적 부족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어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는 2010년 100%를 초과했다.

주택공급 주체별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지대했다. 해비타트 II에서 

해비타트 III 사이의 기간과 유사한 1995년부터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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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간부문 공공부문

1995∼2015 총 공급량 13,940,284 9,894,505 4,045,779

연평균 공급량 536,165 380,558 155,607

비율(%) 100 71.0 29.0

자료: 국토교통부 http://stat.molit.go.kr를 바탕으로 산정.

<표 5> 부문별 주택공급실적

구분 2006 2010 2014

자가가구 전체 4.2 4.3 4.7

수도권 PIR 5.7 6.9 6.9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6.3 6.1 8.3

중소득층 3.4 4.2 5.0

고소득층 3.6 4.0 4.7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주: 중위값 기준임.

<표 6>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변화

경우, 전체 주택공급량은 1394만 호로, 연평균 53.6만 호가 공급되었다. 

그중 민간부문이 71%, 공공부문이 29%를 담당했다.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주요한 지표로는 연소득대비 주

택가격 비율(PIR)과 가구소득대비 임대료(RIR)가 대표적이다.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주거실태조사가 실시된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4.2에

서 4.7로 증가추세다(중위값 기준).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높아 2014년 

기준 6.9,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을 나타내는 RIR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18.7%에서 20.3%로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의 임

차가구 주거비 부담이 높고,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29.0%

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가가구의 PIR과 같은 양상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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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10 2014

임차가구 전체 18.7 19.2 20.3

수도권 RIR 19.9 23.1 24.2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27.6 28.2 29.0

중소득층 18.9 16.6 17.0

고소득층 18.5 21.0 21.2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주: 중위값 기준임.

<표 7>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RIR) 변화

있다. 결국, 주택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정

책적 성과는 인정되나, 소득에 대비한 주택 가격이나 주거비 지출 측면

에서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의 지불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들 

수 있다.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은 1980년대 말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의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작

은 미미했으나 1990년 정도부터 시작된 임대주택이 현재 총 주택재고의 

9%까지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193.8

만 호인데 이는 1997년 58.4만 호 수준과 비교할 때 3.3배나 증가한 것이

다. 이중 10년 이상을 임대해야 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16.3만 호로 

전체 재고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국토교통통계). 

4) 적정한 주택

네 번째는 적정한 주택(adequate housing)이다. 재난 재해에서 안전한 주

택의 제공,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상하수도, 조명, 전기, 쓰레기 처리 

등), 소유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 보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적정한 주택

에 대한 논의는 해비타트 II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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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주택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권리로 인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적정한 주택을 구성하는 요인은 점유 안정성, 서비스 접근성, 비용적

정성, 주거입지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점유 안정성(security of 

tenure)은 강제 퇴거에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거주 안정성이 보장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서비스 접근성은 모든 이에게 건강, 안전, 평안, 

영양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에는 안전한 음용수, 적절한 위생, 에너지(조리, 난방, 조명, 음식

보관에 필요한), 비상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비용적정성은 지불 가능한 

주택과 중첩되는 항목으로써, 주택 관련 비용 지출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주거입지의 적정성은 충분한 거주 

공간, 추위, 습기, 열, 비, 바람 등 건강에 위협이 되는 구조적 문제와 질

병에서 보호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직장, 헬스케어 서비스, 학교, 보

육센터, 다른 사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오염원이나 오염발생

지 근처에 입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UN-Habitat, 

2016a).

적정한 주택의 공급 정도는 주택의 질적 상황 개선에 관한 지표와 최

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변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주

택 면적은 1990년 14.3m2에서 33.5m2로 2.3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방 수도 상승했다. 수세식 화장실 구비 가구 비율이나 현대

식 목욕시설 구비 가구의 비율은 급격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46.3%에 

이르던 것이 2010년 11.8%, 2014년 5.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3

인 이상이 방 한 칸을 사용하는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도 2006년 0.7%에

서 2014년 0.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

주가구 비율도 동기간 4.0%에서 2.8%로 하락했다. 따라서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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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10 2014

가구당 평균 방수 2.5 3.4 3.7 3.8

1인당 평균 주택면적(m
2
) 14.3 20.2 28.5 33.5

수세식 화장실 구비가구(%) 51.3 86.9 97.0 98.6

현대식 목욕시설 구비가구(%) 34.1 87.4 96.9 99.5

자료: 통계청; http://kostat.go.kr; 국토교통부, 2014.

<표 8> 질적 주택 문제의 완화 양상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4

미달가구(천 가구) 5,892 4,071 2,536 2,029 954

미달가구 비율(%) 46.3 28.7 16.1 11.8 5.4

자료: 최은영 외, 2012; 국토교통부, 2014.

주: 1995년부터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4년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표 9>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변화

구분 2006 2010 201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6.6 10.6 5.4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0.7 0.3 0.3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4.0 4.0 2.8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표 10> 적정주택 미달 가구 비율 변화

5) 비공식주거지 개선

글로벌 주택문제 해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비공식 주거지의 

개선(upgrade informal settlements)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인구의 약 1/4정

도는 슬럼이나 비공식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

에서 2014년까지 개발도상국의 도시 내 슬럼 거주인구는 약 28%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아시아지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슬럼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슬럼 거주민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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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14 변화율(1990~2014)

북 아프리카 22,045 16,892 11,418 -48.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93,203 128,435 200,677 115.3%

중남미 106,054 116,941 104,847 -1.1%

동아시아 204,539 238,366 251,593 23.0%

남아시아 180,960 193,893 190,876 5.5%

남동아시아 69,567 79,727 83,528 20.1%

서아시아 12,294 16,957 37,550 205.4%

오세아니아 382 468 591 54.7%

개발도상국 합계 689,044 791,679 881,080 27.9%

출처: UN-Habitat, 2016a: 13에서 재인용 

자료: UN-Habitat, Global Urban Observatory- Urban Indicators Database 2015, based on national 

census information.

<표 11> 지역별 도시 슬럼 거주인구의 변화(1990∼2014)

럼 거주민 수는 매년 10%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슬럼 거주민의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

며 소규모 점진적인 방식에서 대규모 종합적인 차원의 프로그램까지 다

양한 양상으로 시행되고 있다(UN-Habitat, 2006a).

비공식 주거지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자에 따라 구분

은 다르나, 하성규(2004), 김형국·하성규(1998) 등에 따르면 대체로 일제식

민지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 이후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비공식 주거

지를 유형화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판자촌이라고 불린 불량촌은 피난

민, 이농민 등 저소득 영세민이 주를 이루었고, 도심부나 국유지, 사유지

에 무허가로 입지했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는 달동네, 산동네 

등으로 불린 불량주택이 성행했고 도시화의 영향에 따라 주로 서울 도심

부 외곽지에 형성되었다.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비닐하우스, 셋방, 자

취방 등의 벌집 형태가 성행했고, 재개발 사업 등에 따라 이주된 철거민 

등이 새로운 불량주거지를 형성했다. 최근에는 홈리스와 비주택거주자,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젊은층을 포함한 새로운 비공식 주거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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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시 서울

총 주택 수 비공식주택 비중 총 주택 수 비공식주택 비중

1966 1,160,000 - - 361,945 136,650 37.8%

1976 1,963,900 203,500 10.4% 813,000 134,900 16.6%

1980 2,555,724 289,095 11.3% 993,661 164,047 15.5%

1983 - - - 1,141,800 149,515 13.1%

1995 - - - 1,688,111 72,251 4.3%

자료: Abramo(2016)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12> 비공식 주거지의 변화

대두되고 있다. 

비공식 주거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면철거와 이주, 대규모 단지

조성 및 집단이주, 합동재개발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결과론적으로 

불량주택지로 대변되는 비공식 주거지는 급격하게 자취를 감추는 효과

를 거두었다. 1960년대 서울의 주택 중 1/3 이상이 비공식 주택으로 집계

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그 수치가 4.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불량주거지의 개선에서 한국의 주택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 해비타트 III에 비추어 본 한국 주택정책의 이슈와 향후 

과제 

1) 통합적 주택정책을 위하여

해비타트 III에서는 주택정책을 중심에 둔 접근법(Housing at the center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책임감 있게 주

택정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주택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택의 우선순위를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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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예산 할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택정책을 전담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 설립 또는 기존 부처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UN-

Habitat, 2016a). 

해비타트 III에서 주장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주택정책은 이미 우리나

라에서 추진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가 성공적으로 주택의 양적·질적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중앙이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한 것도 작용했다. 이는 강력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 실행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사례로 의미가 있다. 따라

서 개발도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

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과 도시-

주택-교통 등 주거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 간의 협력이 미비했다. 중

앙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과정에

서 지방정부는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이제 주택정책의 지방화·분권화에 대

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지역에서의 주택 소요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 

적실한 주택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대도시권 및 광

역적 차원에서 주택정책의 조정과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의 역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주택정책이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세부목표 및 

국가, 지역의 소요에 부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재원을 마련 및 배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지역단체 

등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중앙에서 담당

해야 한다. 해비타트 III 회의 결과 합의문에서도 단지 주택정책뿐 아니

라 새로운 도시의제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높게 강

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UN-Habitat, 2016b). 

추가적으로 통합적 주택정책을 위해 보완할 점은 주거지와 일자리, 적

절한 교육, 의료, 교통 등과 같은 서비스에 주택이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

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이다. 주택건설공급기준에 의한 부대복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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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공급이나 도로 건설, 교육시설 건설공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소

득층 주거지의 여타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계획 수립시 도시 확장을 고려한 도시권의 주택계획, 자본

투자, 인프라 계획이 함께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2016).

세부적인 차원에서 주택정책 지표의 설정과 평가시 고려해야 할 점으

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의 설정과 생산이다. 주택부족의 문제

를 다루는 데서 국제적인 논의는 주택의 양적인 부족과 질적인 부족을 

나누어서 고려하고 있고 그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사용해온 양적 부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책지표는 주택보급률이지

만,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가 아니고 더 이상 이 지표를 통한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도 낮아진 것이 현실이다. 그보다는 지역별 

주택의 양적부족을 명확히 하고, 질적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수와 비

율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슬럼 거주자 수나 비

율, 빈곤율, 도시빈곤율 등 주택정책 평가를 위해 제시되고(UN, 2016), 국

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5) 

2) 포용적 주택정책을 위하여

기존의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포용적 주택정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한계는 주택규모의 혼합과 주택점유형태 혼합을 위한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로 나누어진다. 소형주택의 건설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사회적 혼합

을 도모하려고 했던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는 60m2, 85m2와 같은 기준

점 설정의 합리성 문제, 기준 면적 설정에 따른 주택공급 면적의 왜곡, 

다양한 주택 선택의 자유제한,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최대 이윤을 추구

5) 국가적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시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국

제 비교가 어려운 통계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국가별 주요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빈곤율, 도시빈곤율, 슬럼 거주가구 비율, 비공식부문 종사자 비율 

등 상당수 중남미 국가에서도 제공되는 통계자료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공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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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공급방식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최막중·김준형, 2014; 한형

수·문영기, 2007 등). 

점유 형태를 혼합해서 좀 더 큰 사회경제적 혼합을 추구하던 주택단

지 건설은 임대주택주민의 단절과 고립이라는 문제, 그리고 혼합단지의 

갈등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택의 관리 측면에서도 분양주

택과 임대주택의 운영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사회적 혼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당초 기대와 달리,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도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홍인옥, 2016; 김준형 외, 2005 등).6)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행동양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사회공학적 접근법의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현재 우리의 정책에서 포용

성을 강화해야 할 여지는 많다. 우선 정책환경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택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포용적 주택정책

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법적으로도 평등한 주

택정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성별이나 소득,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종

교, 혼인여부 등에 따라 주택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이 제한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어 이들의 주택소요

에 근거한 사회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특수 수요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새로운 도시의제를 통해서도 잘 드

러나듯이 주택의 임대/매매, 정보 취득, 주거지 선택, 모기지 접근 등 주

택 관련 행위의 전 과정에서 인종이나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함을 명문화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3) 지불가능한 주택 공급과 정책을 위하여

주택의 지불가능성은 점유형태에 따라 다르다. 자가가구에게는 소득

6) 임대주택 거주민을 휴거(휴먼시아거지), 영구(영구임대주택 거주민) 등으로 지칭

하며 거주민을 비하하는 사례가 이를 대변한다(홍인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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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맞는 주택의 구입 가능성과 모기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인데, 특

히 저소득가구와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그룹의 접근성 향상이 중

요하다. 반면 임차가구에 지불 가능한 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이며 이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소요에 대응할 정도로 충분한지가 관건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절대적인 주택의 부족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주택의 절대적 공급량 증가를 통해 

시급한 양적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저렴한 주택의 공급은 다른 차원

이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가구 전체의 PIR이 4.7이

므로,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데 연소득의 4.7배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6.9로 수치가 훨씬 높고, 저소득

층은 8.3까지 상승한다. 당연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택마련 용이성이

나 임대료 부담 적정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2016a)에서도 이를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시 세금 공제, 모기

지 이자지불액에 대한 세금 공제, 사회적 임대 재고 확보, 적절한 투기억

제 대책, 규제가 비용으로 전가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구 규모 축소

와 1인 가구 증가, 주거비 부담 증가에 따른 젊은층의 주택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임차시장 변화

시기에 임차시장에 진입하는 대상 중 20대의 증가가 눈에 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자가로 진입하느냐 전세로 진입하느냐 또는 월세로 거주하

느냐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20대

의 월세 부담은 상당하다.7) 젊은층의 경제력과 직업 안정성, 자산축적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0대가 아파트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력

7) 예를 들면, 2011~2014년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20대 중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평균 가격은 약 1.2억 원 수준이지만(2014년 상

반기 기준),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5900만 원으로 절반수준이다. 보증부 월세 

거주의 경우 아파트 거주시 보증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아파트가 아닌 경

우 보증금은 17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각 44만 원, 3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주택의 형태와 점유형태에 따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다(박미선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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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를 이루었다기보다는 부모 세대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연

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마강래·강은택, 2011; 신진욱·이민화, 

2014 등). 또 다른 문제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진입한 20대의 경우, 월

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의 상향 이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박미선 외, 2014). 향후 안정적

인 주택정책 전개를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요청된다. 

4) 적정한 주택과 정책을 위하여

적정한 주택 측면에서 주택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주택정책 분야의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상하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접근에서 여타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음은 자명하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는 1995년 34.4%인 446만 가구, 2000년에는 23.3% 334만 가구가 최저주

거기준 미달이었으나 주거실태조사 결과 16.6%(2006년), 10.6%(2010년), 

5.3%(2014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신규주택 공급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도시 내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감

소하면서 양질의 주택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

전히 1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단칸방 거주가구, 지하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5% 이상 남아 있

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지원을 받는 노숙인은 2015년 기준 1만 2347명

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중 거리 노숙인이 1138명, 쪽방주민이 6147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70명으로 전국 노숙인의 

1/3 이상이 집중해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에 더해 노숙인, 비닐하우스

나 판잣집, 움막 등 비주거용 건물 거주자, 고시원과 여관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도 적정한 주거를 누리지 못하는 대상이다. 2010년 인구주

택총조사 결과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가 11만 7115가구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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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촌

비닐하우스·컨
테이너·움막

계

인구 6,214 123,971 15,640 6,914 32,053 184,592

가구 5,784 123,355 13,640 2,964 13,906 159,649

평균 가구원 수 1.07 1.00 1.13 2.33 2.3 1.16

자료: 보건복지부, 2014: 238에서 재인용.

<표 13> 전국 비주택 거주 가구 규모

그중 36.4%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비주

택 거주 가구 조사 결과에서는 15만 9649가구가 주택의 정의에 포함되

지 않는 거처나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보건복지부, 2014). 그러나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는 2011년 기

준 14만 4629가구가 비주택 거주 가구로 추정되어(서종균 외, 2013; 보건복

지부, 2014) 전국 조사 기준의 88%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정책

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택거주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실태조사 자

체가 시급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 등 대도시

에 집중 분포하는데, 주거비 상승과 소득 양극화 등에 따라 증가가 예상

되므로 더욱 빠른 정책대응이 요청된다.

주택 공급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택보급률 지

표를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는 인

구 1000인당 주택 수다. 이는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주택의 양적 상

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주택의 양적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000인당 주택 수가 400호를 상회하는데 비해,8) 

우리는 2014년 기준 전국 385호이며 수도권은 355호로 나타난다(index.go.

kr).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주택의 범위와 계산방식(다가구 주택 1호 또는 

8) 독일 490호, 프랑스 509호, 일본 451호(2008년), 영국 434호(2011년), 미국 410

호(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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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재고의 충분성, 공급의 적정성 등을 가

늠할 수 있는 지표로 기능하는 1000인당 주택 수 지표의 신뢰성 확보하

기 위해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 등으

로 부모 동거 가구 증가 현상 등 시대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및 

통계가 필요하다.9) 

5) 비공식 거주지 개선 정책을 위하여

비공식 주거지 개선을 위한 과거의 노력이 외형적으로는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나지만 기존 저소득층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절차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불량주택지에 거주하던 저소득층의 재정착

을 도모하지 못한 점, 그들의 커뮤니티가 붕괴된 점, 도시 내 저소득층 

주거지가 사라지고 중산층 주거지로 변모함에 따라 생겨난 젠트리피케

이션, 도시외곽으로 이주된 저소득층 주거지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

히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와 주택조합을 활용한 합동재개발은 주거지를 

변화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중산층 주거지로의 

변모,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족, 이윤추구 대기업 건설자본과 투기적 

부동산 자본의 결합에 따른 문제, 철거재개발의 정당성 문제 등의 비판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하성규, 2004; 이덕복, 1993 등).

적정한 주택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기본적인 서비스 및 인프라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점유에 대한 인정 및 소유 안정성 확보, 기후변화 등

에 대한 거주적합성 등을 해비타트가 적시하고 있다(UN-Habitat, 2016a). 

이 중 점유 안정성 측면에서는 토지소유 및 상속권의 남녀평등, 부부 간 

토지 공동소유권 인정, 원주민의 토지권리 인정, 장기적 비공식거주지 

거주민에 대한 토지권리 인정 및 양성화 프로그램, 소유권의 등록 및 최

9) 예를 들면, 성인 자녀 부모 동거가구 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임차가구 소득계

층별 주거비용 및 부담정도,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용 비율, 모기지 자가주택

가구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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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강제철거 방지 정책 등이 해당된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비공식 거

주자의 비율이 높고 주택의 부족이 심각한데, 이들의 토지점유를 인정해

주는 정책을 통해 비공식 주거지 개선을 꾀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향후 

우리의 주택정책에서도 비주택 거주 가구, 비공식 거주지 거주 가구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 새로운 사고방식과 접근에 참고할 만하다.

5. 결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해비타트에서는 예방적 접근(preventive 

approach)과 치유적인 접근(curative approach)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요구한

다. 예방적인 접근은 적정한 주택을 신규 공급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이고, 치유적인 접근은 기존에 노후화된 무허가 주거지를 개량

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해비타트 III에서는 

중앙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통합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충분한 

주택의 공급과 저렴한 주택, 적절한 수준이 달성된 주택의 공급을 요청

하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취약계층을 배제하지 않은 포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해비타트 III의 접근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과정과 결과는 해비타트 III의 주장과 정합성을 띄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통한 적정한 주택정

책 추구, 지불 가능한 주택 공급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합적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법적·제도적 틀의 마련과 기구 설

립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은 긍정적이다. 포용적 주택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 시행 중인 점과 비공식 주거지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점

은 인정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과거 정책 실행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발생한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현

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적 변화,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향후 주택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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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합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입안과 실행, 

지방정부의 참여 및 주도적 역할 부족, 전문가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소

수자 대표 그룹의 참여 부족 등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로 남아 있다. 새로운 도시의제가 주장하듯이, 지방정부의 주도권과 역

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와 

참여보장을 통해 이들의 니즈(needs)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새

로운 도시 의제를 추구하는 해비타트 III의 기조에 부합하는 일이다. 

주택의 적정성과 지불가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소득층이 주택의 

소유나 저렴한 임대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양적인 개선과 질적인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주택문제를 겪는 대상은 양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공간 자료와 통계에 기반을 둔 지역중심의 정책 마련과 집행 필요성이 

도출된다.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중심, 주택을 소유하지 않

은 가구주를 대상으로 자가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왔

다. 이제는 1, 2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변화하면서, 과거 주택정책

에서 당연시 여겨온 기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

모 85m2의 정당성이 대표적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난민이나 해외이주민에 대한 주택문제도 사전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지나, 금융위기를 겪으

며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의해 기업화(corporatisat-

ion)되고 있다는 지적을 눈여겨봐야 한다.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 성장 동력이 저하되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구매력을 갖고 있는 

중산층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Doling & Ronald, 2014)는 지적에 대해 정

책수립 담당자, 학계, 연구계 관련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성, 포용성, 적정성, 지불가능성, 비공식주거지 개선 등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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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는 주요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개선 과제에서 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그 지표는 정량적·정성적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니즈를 반영하며, 지방정부

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역랑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국제사회에서도 비교가능한 지표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양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표가 아닌 질적인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기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를 통해 주장하

는 주택정책의 다양한 측면 중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서는 그 무엇보다 다양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 주택정책, 통

합적 주택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적정한 주택이 좀 더 취약한 계층에게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게 공급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해비타트 I에 참석했던 워드(Barbara Ward)10)는 40년 전 해

비타트 회의에서 “도시는 경제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건설되

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도시는 사람을 위해 특히 가

난한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라면서 정책

적 대상과 방향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때 도시를 주택으로 대체해도 유

의미하다. 약 반세기가 지난 현재, 경제사회적 상황이 전혀 달랐던 한국

의 현재에도 놀랍게도 적실하다는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주택문제의 

중요성과 보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앞으로의 주택정

책이 갖는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고 할 것이다. 

10)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작가로서, 개도국 문제에 천착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를 지지한 초창기 인물로서, 타임지에서는 워드를 20세기 가장 영향

력 있는 이상주의자로 지목하기도 했다(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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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s housing policy in respect 

to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Park, Miseon 

Housing is at the heart of achieving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According to a 

policy paper,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ttained through the adoption and enforce-

ment of a comprehensive housing framework.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chieved 

through programmatic attention to five elements: an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inclusive housing, affordable housing, adequate housing and upgrading informal 

settle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achievements of Korea’s housing policy during last several 

decades within the frame of aforementioned five pillars of housing policy in Habitat 

III. Results show that notable achievements are witnessed in the areas of 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 through massive housing production, informal settlements 

upgrading by redevelopment strategies, and inclusive housing by adopting man-

datory supply of small size housing units and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low-in-

come households. However, improvements should be put in place in terms of in-

tegrated housing framework through enhancing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and 

localizing housing policy as well as affordable and inclusive housing strategies for 

increasing and enhancing accessibility for the vulnerable groups. 

Finally, examined are the lessons learned and remaining issues ahead if what 

Habitat III envisions is to be achieved, and suggests follow-up step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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